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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에너지위원회 9월 출범
산자부, 방사성 폐기물 처리 논의 … 5년마다 20년 계획

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등 국가의 에너지 정책 및 갈등 현안을 조정․심의할 최고기관인 <국가에너지위

원회>가 9월 출범한다.

산업자원부에 따르면, 국가에너지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해 관계부처 장관과 시민단체, 민간 전문가

들로 구성되며 5년마다 20년간의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저소득층을 위한 

에너지 복지정책도 추진하게 되며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
현행 에너지관련 법령은 석유․석유대체 연료사업법, 전기사업법 등 에너지원․기능별로 30개 개별법이 수

평적인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어 에너지관련 정책의 연계 및 조정을 위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

다.

이에 따라 앞으로는 5년마다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특별시장․광역시

장․도지사는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을 세우게 된다.

국가에너지위원회는 산자부를 비롯해 외교통상부․재정경제부․기획예산처․환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에

너지 관련 시민단체 추천인사 5인, 산․학․연 민간전문가 등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.

위원회는 산하에 에너지정책, 기술기반, 자원개발, 갈등조정 등 4개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원자력발전 

정책, 고준위 폐기물 처리방안 등 사회적 관심이 큰 현안을 포함한 에너지정책 전반을 논의한 뒤 주요 안건을 

최종 확정하게 된다.

이원걸 산자부 차관은 “고준위 폐기물은 2016년에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”며 “2-3년간 위원회를 통해 충분

히 협의해서 국가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”이라고 강조했다. (서울=연합뉴스 김현준 기자) <저작권

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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